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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결정석탄발전소9기로증가한온실가스에문재인정부핑계?
탄소중립목표수립하고온실가스감축성과이룬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확대가탄소중립목표와국가경쟁력확보의열쇠

 4월 12일(화) 오전, 제20대 대통령인수위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대대적인 후퇴를 

발표했습니다. 후퇴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핑계대고 있는데 적반하장입니다. 문

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

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MB정부에서 결정한 석탄화력발전소

들 때문이었습니다. MB정부가 승인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2기의 승인을 취소시

키고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추진하는 한편,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석탄발전으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지난 5년여간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는 17.5기가와트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8%로 두 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 정점을 찍은 우리

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외면하고 문

재인 정부 탓만 하는 인수위를 보며‘녹색성장’이라는 거짓을 내세워 국가 온실

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대폭 확대한 그때가 떠오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의 탄소중립 정책이 무늬만 ‘탄소중립’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이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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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우리 정부에서도 여전히 

원전 5기가 건설 중이었고 지금도 원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만료로 인해 정

지된 원전은 2기에 불과해서 원전설비는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노후화, 부실

공사, 격납건물 내부 철판부식, 구멍 발견, 수소제거기 화재 위험 등으로 원전 가

동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입니다. 유가가 낮을 때 한전은 흑자였고 유가

가 높으면 적자가 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에서 화석연료 발전 비중

은 60%를 넘습니다. 30% 원전 비중이 26%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전기요금에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덮어씌우기이며 무지의 반영입니다. 소매요금인 전

기요금을 고정한 상태에서 연료비가 급증하면 당연히 적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10년을 거치며 이루

어진 잘못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방향을 겨우 잡아서 재생

에너지 확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360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업의 경쟁

력,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OECD 국가 중 재생

에너지 꼴찌 국가에서 아시아 꼴찌 국가로 뒤쳐질 위기가 닥쳤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경제질서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결정은 윤석열 정부만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

민국 경제 전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퇴행적 인식에 갇혀있지 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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